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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

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

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

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

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

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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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

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

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

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

면서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이

미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전 연동률 50%로 후

퇴,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

러한 비판에 2022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다

가, 총선에 임박하자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를 고민하

고, 위성정당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비례연합정당까지 논의하는 등, 국민을 답답

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당원투표로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결

정한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중단하고, 위

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이미 경실련, 민형배 의원 등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에서도 절반 이상을 공천해야 한

다”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

례연합정당을 막을 순 없어도,  4년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확

보를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창당은 방지할 

수 있다. 양당에 재갈 물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비례대표 의

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끝.”


